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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問題의 提起

□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 4∼- 5% 수준으로 하락하고 실업

률은 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재정이 얼마나 신속히 이를 뒷받침하는가에 따라 구조조정의 속도가

달라질 것임.

* 지난 5월 20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 자세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만으

로도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 )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 및 빈곤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

□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기 위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 .

영점기준(zero- base)에서 각종 재정지출의 목적과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생산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철폐.

□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 財政運營與件

□ 현 경기침체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잠재 GDP와 실제 GDP 간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GDP Gap은 금년중

- 10%에 달할 전망이며,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내년 또는 그 이후에

최저점에 이른 후 상당 기간 마이너스(- )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됨.

* 81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GDP Gap은 82년에 최저점에 달함.

이에 따라 실업률 역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80년대 말까지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GDP

Gap과의 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업률 하락추세

가 멈추면서 실업률과 GDP Gap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지고 있음.

내수의 급격한 둔화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해석됨.

[도 1] GDP Ga p과 실업률



□ 현 경기침체는 통상적인 경기순환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이 현재화되면서 나타난 구조적

현상.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유사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에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 .

신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급격한 채권회수에 따른 부도

급증을 예방함으로써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실업증가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임.

□ 일본의 경우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결과 전후 최대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90년대 전반에 걸친 팽창적 재정 통화정책은

근본적 해결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적 재정 통화정책은 96년에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였을 뿐임.

특히 수요확대를 위한 재정투자사업의 결정이 지역구사업 등 정치적

목적에 좌우된 경우가 많았고,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이 결여된 결과

장기적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비효율성 발생.

지출증가 및 세입감소에 따라 정부부채/ GDP 비율은 금년말 100% 수준

으로 증가할 전망.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금년 하반기중 40조원, 내년중 10조원

의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재정에 부담시킬 계획.

기 발행액 14조원을 합하면 98년까지 54조원, 99년까지 총 64조원의

정부보증채권이 발행됨.



<표 1> 금융구조조정관련 채권발행액

(조원)

자료: 재경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 , 1998. 5. 20.

구 분
기 정부보증 채권

추가발행 총계
기발행 미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7.5

6.5

11.5

5.5

13.5

19.5

32.5

31.5

계 14 17 33 64

이자부담은 금년중 3조원 가량, 내년 이후 매년 7∼8조원에 달할 전망.

<표 2> 채권이자부담 전망 1)

(10억원)

□ 그러나 실제 재정부담은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의 금융정상화 대책은 올해 말에 부실채권 규모가 100조원 수준에

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보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질 가능성

이 매우 높음.

주 : 1) 금년중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0조원, 예금보험기금채권 20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내년중

각각 5조원 발행하며, 동 채권을 5년 후 상환한다고 가정.
2) 이자율은 12∼14%로 가정.

1998년중 이자부담 = 기발행 7.5조×0.12 + 신규발행 20조×0.14×1/ 4

1999년중 이자부담 = 기발행 27.5조×0.12 + 신규발행 5조×0.12×3/ 4

2000년 이후 이자부담 = 32.5조×0.12

3) 이자율은 12∼15%로 가정.

1998년중 이자부담 = 기발행 6.5조×0.15×3/ 4 + 신규발행 20조×0.14×1/ 4

1999년중 이자부담 = 기발행 6.5조×0.15 + 기발행 20조×0.12 + 신규발행 5조×0.12×3/ 4

2000년 이후 이자부담 = 6.5조×0.15 + 25조×0.12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2 )

예금보험기금채권3 )

1,600

1,431

3,750

3,825

3,900

3,975

3,900

3,975

3,900

3,975

계 3,031 7,575 7,875 7,875 7,875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현재 건실한 기업도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증대시킬 것임.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쉽게 유동화

되지 않을 경우 성업공사는 추가적인 부실채권 인수에 상당한 애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재정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임.

유사한 경제위기를 겪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실업 및 빈곤대책 지원에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

올해 실업대책예산으로 9.5조원(일반회계예산 1.1조원)이 책정되어 있

는바, 실업상황의 진전에 따라 향후 몇년간 유사한 수준의 실업대책

예산이 요구될 것임.

특히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실업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상당히 저조해질 전망이며,

특히 98년의 경우 추경대비 5∼6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전망 .

2000년 이후에 가서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표 3> 일반회계 국세수입 전망

(조원,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일반회계 국세수입

(증가율)

60.8

(- 0.1)

65.2

(7.1)

71.2

(9.3)

78.8

(10.7)

87.7

(11.2)



3 . 財政運營의 基本方向

(1) 財政運營의 基本課題

□ 국민의 정부 는 현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확충

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

하고 이를 목표로 공공부문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중.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주적 정책결정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서비스

를 제공.

민간경제주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통제와 보호에서 자율

과 경쟁촉진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고 강인한 경제체질을 구축.

□ 99년 예산은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이러한

경제철학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예산회계제도를 구축.

* 예산제도의 단순화 투명화, 회계제도의 선진화, 성과관리의 강화 등.

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정부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존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 특정 부문이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엄밀한 분석을

통해 과감히 축소 철폐하고 각 부처가 경쟁여건 제고와 제도개선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

*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를 지속적으로 모색.



이와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계

층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재정이 솔선수범하며

경제구조조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2) 財政支出 優先順位의 確立

□ 향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①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② 실업 및

빈곤대책, ③ 수출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④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에 두어져야 함 .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

본적인 대책임.

실업 및 빈곤대책과 수출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은 구조조정을 원활화

하기 위한 보완적 대책임.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지역균형발전 투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향후 각 부문별 예산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

실업 및 빈곤대책과 수출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에 금년과 같은 수준

의 예산을 배정.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최근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증액배분.

여타 분야의 세출은 조세수입 및 민영화수입 등 세입과 재정적자 규모

를 고려하여 결정.



(3) 多少間의 財政赤字 許容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금년도 통합재정적자가 17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는 80년대 초와 유사한 - 4%가 될 전망.

경기변동 요인을 감안한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 al balance)는 - 2%에

달해 재정운영이 상당히 경기대응적(counter - cyclical)인 모습을 띨 것임.

재정충격지수(F I)는 1.18로서 81년과 유사한 수준.

[도 2]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주: 98년의 통합수지적자는 17조원으로 계상.

□ 경기상황과 특수요인(금융산업 구조조정 수요)을 고려하여 당분간 다소

간의 재정적자 감수가 불가피.

경기침체기 세수감소로 인한 적자확대는 당연한 현상이며, 지나치게

균형재정을 고집하여 적자축소를 도모하는 것은 경기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음.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보전

하기 위해서도 재정적자가 불가피.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재정적자/ GDP 비율을 98, 99년 4%

수준에서 2000년 3%, 2001년 2%, 2002년 1%로 낮추고 그 이후 균형재

정을 유지할 경우 큰 무리없이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98년 17.5조, 99년 18조, 2000년 14.5조, 2001년

10.5조, 2002년 6조가 됨.

(적자보전용 국채 + 금융관련 정부보증채권) / 경상GDP 비율은 2002

년까지 20∼30% 수준에 이르다가 그 후 안정적으로 감소할 전망.

그러나 이러한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분담이 요구될 것임.

<표 4> 재정적자 및 채권잔고 전망 (1998∼2020년)
(조원, %)

주 : 1) 시나리오 1에서는 정부계획대로 정부보증채권이 98년중 40조원, 99년중 10조원 추가 발행

되고 2002년에 기존 정부보증채권 (14조원)을 합하여 64조원이 상환된다고 가정.

2) 시나리오 2에서는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정부보증채권이 98년중 40조원, 99년중 60조원 추가

발행되고 2002년에 64조원이 상환되며 나머지 50조원은 영원히 상환되지 않는다고 가정.

3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보증채권을 의미.

4 ) 정부보증채권 및 적자보전용 국채를 합한 액수를 의미.

연 도

경상GDP 통합재정적자 시나리오 11 ) 시나리오 22 )

증가율
GDP

대비%

채권3 )

발행액

채권4 )

잔고

GDP

대비%

채권3 )

발행액

채권4 )

잔고

GDP

대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5

2010

2015

2020

433

455

491

536

585

758

1,156

1,698

2,495

3.0

6.2

8.1

9.1

9.2

9.0

8.0

8.0

8.0

17.5

18.0

14.5

10.5

6.0

0.0

0.0

0.0

0.0

4.0

4.0

3.0

2.0

1.0

0.0

0.0

0.0

0.0

54

10

0

0

0

- 64

0

0

0

71.0

99.0

113.5

124.0

130.0

66.0

66.0

66.0

66.0

16.4

21.8

23.1

23.1

22.2

8.7

5.7

3.9

2.6

54

60

0

0

0

- 64

0

0

0

71.0

149.0

163.5

174.0

180.0

116.0

116.0

116.0

116.0

16.4

32.8

33.3

32.4

30.8

15.3

10.0

6.8

4.6



□ 단,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을 운

영할 필요.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 대책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임.

경기부양에 집착할 경우 비효율적인 공공투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만성적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

중장기 경기예측의 불확실성과 정책결정 → 정책집행 → 경기부양

까지의 긴 시차(t im e lag ) 등으로 인해 재량적 재정운영은 경기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 .

*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91년의 재정팽창정책.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자동안정화장치(autom atic st abilizer )를 통해

평상적인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 경기침체기에는 세수가 감소하고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늘어나며, 경기회복기에는 세수가 증가하고 사회보장지출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줄어듬.

□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적자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필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절약.



(4) 國公債 消化方法의 摸索

□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공채 발행시 이의

원활한 소화를 위한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債券市場 消化>

□ 대규모 국공채를 채권시장에서 소화시킬 경우 지나치게 금리가 상승하여

회사채시장이 위축되고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문제는 국공채를 소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을 감수할 것

인가 하는 점임 .

□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국공채의 시장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회사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어 국공채 발행으로 인해

회사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음.

일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이 축소되고 금융기관 예금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안정성 높은 국공채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클 것

으로 보이며, 외국자본의 국공채 수요도 많을 것으로 판단됨.

다양한 만기구조를 가진 국공채를 발행함으로써 기준금리를 형성시켜

채권시장의 발달을 유도할 수도 있음.

<韓銀의 國公債 引受>

□ 한은이 국공채를 인수할 경우, 정부와의 직접거래가 아닌 공개시장을

통한 실세금리의 간접인수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임.

국공채 발행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한은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국공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안정을 도모.



□ 한은이 국공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IMF와 합의된 본원통화 증가율

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결과임

을 대내외에 인식시킬 필요.

<公共 其他基金을 통한 國公債 引受>

□ 각종 공공 기타기금의 운용계획을 조정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여유자금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

특히 올해 및 내년에 발행되는 정부보증채권은 기금에서 적극 인수.

□ 국공채 인수시 금리수준은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

정부출연금이나 준조세 등으로 조성되는 사업성 기금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

국민연금 등 적립성 기금에 대해서는 실세금리를 적용.

<海外 資本市場에서의 國公債 發行>

□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 자본시장에서 한국정부의 신인도가 낮아진 상황

이기는 하나 아직도 국내금리보다는 해외금리(약 10%)가 낮으므로 해외

자본시장에서의 국공채 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



(5) 中長期的 財政健全性의 確保

□ 90년대에 들어와 많은 나라들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이에 따라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을 보였음.

일본의 경우 일반정부(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 재정수지는 91년 GDP

의 3%에서 96년 - 4%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부채/ GDP

비율은 91년 60%에서 올해말 10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영국에서는 재정수지/ GDP 비율이 89년 1%에서 93년 - 8%로 하락하고

정부부채/ GDP 비율은 90년 40%에서 96년 61%로 상승.

핀란드에서는 재정수지/ GDP 비율이 89년 6%에서 93년 - 8%로 하락

하고 정부부채/ GDP 비율은 90년 15%에서 94년 60%로 상승.

스웨덴에서는 재정수지/ GDP 비율이 89년 5%에서 93년 - 12%로 하락

하고 정부부채/ GDP 비율은 90년 44%에서 94년 81%로 상승.

이 가운데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 어느 나라에서나 적자탈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

일 본 : 93년부터 현재까지 적자 영 국: 90년부터 현재까지 적자

핀란드 : 91년부터 97년까지 적자 스웨덴: 91년부터 97년까지 적자

미 국: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후 처음으로 금년중 흑자를 기록할 전망.

스웨덴 등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재정긴축 의지 및 경기

회복 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맞물려져야만 적자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음.

□ 적자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적자를 상쇄할 만큼의 흑자를

발생시키거나 ② 상당 기간 균형재정을 유지하며 서서히 정부부채

/ GDP 비율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임.



[도 3] 주요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주 : 실업률 및 재정수지/ GDP 비율은 왼쪽 축, 정부부채/ GDP비율은 오른쪽 축.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는 일반정부 (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 기준.

자료 : OECD.



□ 우리나라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다소간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나, 가능한

한 빨리 균형재정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재정적자 누증은 국채증가를 초래하여 국가위험도(country risk )를 높임

으로써 정부 및 민간기업의 국제 자본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킴.

국채증가는 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다른 분야로 배정될 재정자금을

고갈시키고 투자사업을 어렵게 함.

이자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경상수지가 악화될 뿐 아

니라, 적자보전을 위해 다시 국채가 발행되고 이는 이자부담을 증가

시키는 악순환이 유발됨.

*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악순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GDP 대비 일반정부의 순이자부담은 80년 평균 1.5%에서 95년 3.1%로 증가.

<표 5> G7 국가의 일반정부 순 이자비용

(GDP대비 %)

주 : 1) OE CD 평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캐나다 평균1 )

1980

1995

1.1

2.3

1.0

0.4

1.3

3.2

0.8

3.2

4.2

10.0

3.1

3.0

1.9

5.7

1.5

3.1

□ 과거 70∼80년대에 비해 앞으로는 재정안정화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특별히 유념할 필요.

세출 측면에서는 경직적인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에 따라 세출증가 억제

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임.

*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진국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는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유사한 현상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전망.



세입 측면에서는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단계

에 진입하여 세수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전망임.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이후 재정적자 급증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중장기적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율 감소에 기인하였음을 참조 .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①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② 통합재정관리를 강화하며

③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④ 적극적 공기업 민영화, 국유자산 매각, 과세기반(t ax base)의 확충 등

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함.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몇년간의 재정적자 허용폭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용인하되 장기적으로는 균형재정으로 회귀할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신뢰도를 제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하향식 다년도 예산편성제도(top - dow n

multi- year budgeting )를 도입하여 지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부처

가 중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계획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하향식 다년도 예산편성제도에서는 ① 예산총액 결정 → 20∼30개 분야별

예산 결정 → 세부사업예산 편성 의 순서로 예산을 편성하며 ② 향후 일정

기간(대개 3년)의 예산총액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이의 준수를 엄격히 강제.

* 이러한 예산편성제도는 90년대 중반기에 들어와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 축소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일반회계, 22개 특별회계, 35개 공공기금과 39개 기타기금으로 분할되어

있는 현재의 예산체계를 대폭 단순화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결산심의를

강화하여 종합적 시각에서 예산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복잡한 예산체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해, 중복지원

의 가능성, 지출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정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야기.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복잡다기한 정부예산체계를 개선할 필요.

정부는 특히 기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유사 기금을 통폐합하는 한편

모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및 특별

회계와 같이 국회의 세입 세출 심의대상이 되도록 해야 함 .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은 자의적인 것이며, 법적인 근거에 의해 공공

정책을 수행하는 이상 모든 기금(일부 금융관련기금 제외)은 공공기금이

되어야 함.

□ 재정긴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강화가 필수적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처가 단순히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그 기대효과

만을 나열하여 예산을 배정받은 후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측정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에 보다 많은 인력

이 투입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

이 시작되어야 함.



4 . 部門別 財政運營方向

(1) 金融構造調整 支援

<現況 및 問題點>

□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하였음.

금융구조조정 소요재원 64조원은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고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재정에서 지원.

* 98년 추경예산에 3.6조원을 반영하였고 99년에 8.5조원 지원 요구.

향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부실채권 규모, 증자 및 대

지급 소요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財政運營 方向>

□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되 도덕

적 해이(m or al h azard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보호대상 예금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대지급 소요 발생을 최소화.

* 금융기관간 예금, 정부 지자체 한은 등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추진.

증자지원시 보통주보다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고 후순위채권의 이자율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도록 약정하는 등 조기상환을 유도.

부실채권의 조기 시장매각을 추진함과 동시에 성업공사의 조직과 인력

을 개편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 현재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인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산담보부

증권(ABS)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2) 國防豫算

<現況 및 問題點>

□ 방위비(98년 14.4조원)는 일반회계예산 중 20.9%의 높은 비중을 차지.

세계 각국은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방위비를 계속 감소하는 추세 .

* GDP 대비 방위비: 미국 6.3%(83)→3.8%(95), 영국: 5.2%(83)→3.1%(95),

한국: 5.5%(83) → 3.2%(98).

□ 국방예산구조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제고노력이 필요.

지출구조에 있어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 개선비 (전력정비비)에 비해

경상비 성격인 운영유지비 비중 (70% )이 높아 경직성을 초래.

육·해·공군간 인력 및 재원배분에 있어 육군중심의 배분구조로 인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전환이 미흡 .

국방예산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이 필요.

<財政運營 方向>

□ 구조조정기의 어려운 재정운영 여건과 국제적 안보여건변화 등을 감안,

방위비를 적정선에서 유지할 필요.

군구조개편 및 국방경영혁신 계획 등을 반영하여 경상비 성격의 운영

유지비를 조정하고, 군전력증강 사업비를 중점 지원.

□ 선진적인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육·해·공군간 인력

및 재원배분구조를 조정.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을 위해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중심으로

자원배분을 확대.

□ 연간 14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 내부

의 자원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추진.

운영·시설관리 등에 있어 민영화·민간위탁 등의 가능성 검토.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정신교육원, 국방참모대학, 각군 대학, 각군

병과학교 등), 지역별 군 병원 및 정비창, 국방정보기능 등의 유사기능

통폐합 추진 검토.

국방 산하연구기관의 관리·지원조직 감량화 및 경영혁신 등 추진.

(3) SOC 投資

<現況 및 問題點>

□ 90년대 이후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성장잠재력 배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경제여건악화에 따른 재정감축(추경)으로 98년 SOC 투자

는 당초계획(11.2조원)보다 1조원 이상 감축됨 .

SOC 투자예산 추이

(조원, %)

1992 1994 1997 1998

SOC 투자

물류비/ GDP

3.4

15.4

5.4

15.7

10.1

16.5( 95)

10.0



□ 또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SOC 민자유치를 추진

하고 있으나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그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의하면 95 97년중 40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

하였으나 현재 공사착공 5건, 사업시행자 지정 5건에 불과.

<財政運營 方向>

□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SOC 투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일관성

을 유지 .

금년도 및 내년도 SOC 투자예산규모를 예년 증가수준을 고려하여 증

액 편성하는 것을 검토.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 투자의 우선순위

배정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도로·철도는 주간선시설에, 항만·산업단지는 주요거점에 우선 투자

하고, 권역별 종합적 수송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도시관내 준용하천정비, 광역상수도 투자, 일반화물 터미널 등의 투자도

중요.

□ SOC 외자·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

지나치게 큰 규모의 대상사업선정을 피하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밀착형

사업을 선정하여 많은 사업자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부담할 각종 위험에 대한 분담원칙을 확립하고,

민간사업제안을 활성화.



□ 교통세의 인상과 함께 SOC 사용료를 수요가 높은 지역·부문부터 단계적

으로 현실화하여 투자재원을 확보.

SOC 요금체계를 시간대별·구간별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집중시 요금

가산제를 적용.

*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 부산항의 항만하역료, 대도시지역의 용수이용료

등 수요가 매우 높은 부문의 경우는 조기에 요금을 현실화.

□ 총 사업비의 엄정관리 및 개별사업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

사업착수전 사업규모 및 추진시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지침·개별사업별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철폐.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속비 제도로 편성하여

비용증가를 철저히 방지 .

(4) 失業對策

<現況 및 問題點>

□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수는 150만명(98년 5월 현재)에 달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

정부는 금년 실업대책비로 9.5조원(예산사업은 1.1조원)을 투입.

99년에는 올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지연으로 실업

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



□ 실업고통경감 차원에서 실업대책은 강화되어야 하나, 이와 함께 정부대책

의 시의성·실효성·체감성의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

실직자 대부사업, 창업대출사업, 재직자 고용유지훈련 등의 사업성과가

저조하여 정부지원의 체감효과가 미흡한 실정.

* 실직자 대부사업의 경우 목표액(2조원) 대비 실적(7월 8일 현재 705억원)

이 3.4%에 불과.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등은 양적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

실업이 급등하는 기간의 사회불안 증폭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財政運營 方向>

□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등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

취업알선기관의 예산지원을 알선실적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별화하고,

인력은행의 민간이양, 민간종합인력업체 설립지원 등으로 민간참여를

촉진.

고용안정센터 등 지방노동관서의 확충시 기존시설·인력을 최대한 활용

하여 재원절감 및 업무중복을 방지.

*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을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하여 활용.

직업훈련사업에 있어 실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제를 도입하고, 훈련

기관의 선정범위 및 프로그램을 확대·내실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의 단기취업과정 개설을 허용하고 전문대

수업연한 제한도 부분적으로 완화.



□ 지원효과가 미흡한 실직자 대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

고용안정채권 발행규모 및 대부목표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잔여액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자하여 중소기업 여신확대를 도모.

융자사업 범위를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대한 교육비 대부사업

(student loan )과 의료비 융자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창업지원을 일원화하고 벤처·비벤처 구분 없이 사업성에 근거한 지원

체계를 구축.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

사업범위를 환경친화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지역사회인프라 확충(상하

수도, 학교·병원·문화시설 개보수, 도로사업 등) 등으로 확대.

* 도시지리 정보시스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환경지도제작 등 도심주변

사업도 중점 지원.

사업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일당을

차등지급.

□ 실업이 극심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업자 생계지원을 강화하되, 일

률적 지원확대보다는 선별적 지원체계를 마련.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한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 .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활동(3D업종, 공공근로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구한 세대주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제한.



□ 실직자 자활노력에 대한 지원강화 및 민간참여의 활성화 도모.

자활지원센터 등 소규모 단위의 지역공동작업장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실직자 자립·자활을 지원.

종교·시민단체의 실업자 구호사업을 지원·장려(matching fund 방식 등).

(5) 中小企業

<現況 및 問題點>

□ 98년 중소기업 지원예산(3조1,799억원)은 전체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순

계)의 3% 수준 .

작년말 이후 어음부도율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대량도산이 재연될 가능성.

□ 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가 복잡다기화되어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이 내재.

창업 및 진흥기금(중기청), 정보화촉진기금(정통부)의 정보화사업 .

산업기반기금 (산자부)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과 창업 및

진흥기금의 구조개선사업 등 .

□ 또한 현행 중소기업정책이 보호나 지원위주로 되어 있어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

신용보증의 경우 대출사고시 전액보증으로 보증배율이 과다.

지원업체에 대한 매출·수익신장률 등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체계가

미흡.



<財政運營 方向>

□ 99년까지 지속될 신용경색 및 기업도산에 대비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되,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을 동시에 강구.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수출보험,

수출용 원자재구입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

중소기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단체 수의계약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의

경쟁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

사업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 조정 .

내수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지원을 확대.

복잡다기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예산배정을 조정.

□ 직접적 자금지원 증가로 인한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신용보증의 경우 대출사고시 은행이 일부를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고 사고변제액에 비례하여 은행별로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창업자금 융자시 과거경력 및 신용실적 등 자격심사를 강화.

어음보험기금의 보험료율 차등폭을 확대.



(6) 農漁村

<現況 및 問題點>

□ 농어촌 지원예산은 전체예산(일반+특별회계 순계)의 8 9% 수준을 차지.

□ 농어촌 지원정책은 사업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당위론에 입각하여 계획·

수행되어 비효율성을 초래.

42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 15조 농어촌 특별세 사업 등 재원규모

의 사전확정으로 사업목표량의 과다설정, 사업타당성·경제성 검토

부족 등의 문제 발생.

예산지원체계도 6개 회계 및 7개 기금으로 복잡다기화되어 있음.

각종 정책사업의 지원조건의 지나친 차등화로 특정 품목·특정 농민

에게 특혜를 부여.

□ 농어가부채경감 등 소득보상적 지출확대 요구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잠식 .

<財政運營 方向>

□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농업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

전체 지원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농어촌 지원사업의 완급과 경제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사업목표량 및 지원방식 등을 재검토.

* 경지정리사업, 재래식 도매시장건설 등은 그 필요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목표사업량의 무리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에 주력.



각종 연구기관 등 농업지원조직도 광역화, 지자체 및 민간이양 등으로

재정비.

□ 다기화되어 있는 농어촌 예산지원체계를 단순화 .

보조금 지원은 농어촌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지원은 융자중심으로 전환.

□ 정부가 지원한 저리융자금에 대해 다시 농가부채를 경감해 주는 것은

농업지원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수혜농가에 대한 2중특혜로 타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건전

농업경영을 통한 부채상환노력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우려.

□ 추곡수매제도를 개편하여 융자수매방식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정부는 97년부터 약정수매제도 를 도입하였으나, 익년도 정부수매량

및 가격에 대한 정치적 개입요소가 상존.

미곡 수확시 농가가 지역농협 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농협은 이를 담보

로 융자금을 지급하고 판매완료후 정산하는 제도로 전환 검토.



(7) 地域均衡發展

<現況 및 問題點>

□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서울-부산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 여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

일례로 9개 道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전남(20% ), 전북(22% ),

강원(29% )이 가장 낮은 상태.

□ 농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 농간의 소득격차

가 상존.

대도시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50% 미만으로

재정구조가 취약.

<財政運營 方向>

□ 투자의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간, 도 농간 형평성에도 중점을 두고 재정

을 운영함으로써 국민화합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유도.

□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며, 특히

21세기의 열린 국토를 위한 선도투자로서 서남해안의 SOC 투자에 진력.

과거 수도권 및 동남권 위주의 산업분포는 미 일이 교역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형성된 데 비해, 향후에는 중국의 산업화 등으로

인해 동북아경제권, 특히 환황해경제권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전망.

도로, 철도, 항만 등 시설간의 연계성과 수도권 및 영남권 등 지역간

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하에 SOC 투자 추진.



□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기반을 갖춘 정주

공간으로 전환.

농촌지역의 도로 주택 용수 의료 등 기초 생활시설을 확충 .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합리화 단순화하고 질서 있는

개발을 촉진.

□ 교육, 사회복지, 문화, 중소기업 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각종 유사보조금을 통폐합하고 지방정부의 운영상 신축성을 제고.

지역밀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정부가 설립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 형태

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하거나 정부지원에서 독립시키는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지방

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추진.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고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교부세 배분공식을 개편하여 지방의 징세노력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경영혁신을 유도.

인력감축,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 경비절감 및 효율성 제고.

전국 지자체의 경영실적을 평가 공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유도.



(8) 社會福祉

<現況 및 問題點>

□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 사회보험의 기능은 아직 미흡.

사회보험적용률: 국민연금 47.4%, 의료보험 100%, 산재보험 61.5%,

고용보험 32.3% .

□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

의 불합리성, 관료주의적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활수준보장 기능이 미흡.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총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전국민의 3.3%에 불과.

<財政運營 方向>

□ 1차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 확대 및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

사회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최소화.

* 98년 현재 관리운영비는 의료보험 약 2천억원, 국민연금 1,150억원 소요.

별도의 관리운영체계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리운영비 절감, 수혜의 중복·누락방지 등을

도모.

* 국민연금 의료보험 : 복지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 노동부.



□ 생활보호사업의 적용대상자 확대 .

현재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활보호 대상가구로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거택보호 대상가구로 전환 .

소득과 재산을 통합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축소.

현재 전인구대비 3.3%인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4%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한시적 생활보호사업(현재 31만명 대상)을 확대·연장.

□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생업자금 융자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보증인 선정 등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 지원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현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98년 5,444억원)을 확대하며, 일반근로사업

과 특별취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호사업을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확대·연장에 발맞추어 확충함과 동시에 의료권

(voucher )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방안 강구.

□ 사업우선순위 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요 최소화.

긴급성, 비용효과성, 정부 직접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

* 현재 추진중인 암연구센터의 병상규모 축소(500→300병상), 국립의료원의

민영화 추진,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98년 3/ 4분기) 축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성과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



□ 공동모금 및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을 위한 재원조달상의 제약을 완화.

(9) 敎育

<現況 및 問題點>

□ 교육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교육의 질 향상

은 미미한 실정.

GNP 대비 교육예산은 95년 3.8%에서 98년 4.9%로 증가.

* 95년 현재 GNP 대비 전체 공교육비(6.2%)는 OECD 평균(5.6%)보다도 높은

실정.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증거.

* OECD 평균(5.6%)을 상회하는 GNP 대비 공교육비 비중(6.2%)에도 불구

하고 GNP의 3% 이상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냄.

□ 공급자간의 경쟁부재, 성과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예산 배정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유인이 부족 .

초·중·고등 교육시장은 수요자인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독점구조로 공급자간의 경쟁이 부재 .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의 부족분을 교부해 주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방식은 자체재원 확보나 예산절감 등 재정운용

효율화 유인을 차단.



<財政運營 方向>

□ 교육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확대(GNP 대비 5% 교육예산 달성

등)보다는 경쟁과 자율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단,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21세기의 국제경쟁

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투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충.

□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예산의 효율화 도모.

학교선택권을 수요자인 학생에게 부여하고, 학생 수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

* 이는 교육권(voucher )제도의 일종으로서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교직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성과급 및 계

약제 도입을 추진.

* OECD국가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 중 중앙정부의 비중이 50%미만인 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90%에 달하는바, 이는 공립학교 교직원이 국가공

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

□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

경직적 세부적 교육예산 배분을 지양.

* 현재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교육예산에서 점하는 비중은 70%

가량이며, 품목별 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이 항목별로 배정됨.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교육에 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자치단체와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통

합하는 방안 검토.



동시에 엄격한 학교별·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철저한 성과관리를 병행.

□ 민간 교육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

자립형 사학의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학에 대해 학생

선발, 수업료 결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허용함으로써 교육재정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학교간 경쟁을 촉진.

* 97년 현재 사립고등학생의 비율은 60% 수준이며 사립중·고등학교에 대

한 재정지원은 1조5천억원 상당.

사립대학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국공립대학의 납입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 .

* 사립학교의 납입금 자율화 및 국공립학교의 납입금 현실화는 학자금 융자

제도(student loan), 장학제도 등과 병행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유지.

* 국립대학의 지방정부 이관 등을 통해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지역특성에 부합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10) 文化·藝術

<現況 및 問題點>

□ 문화예술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나 증가하는 문화수요를 충족

시키기에는 미흡.

현재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금 축소가 예상됨.



문화예술예산

(억원, %)

95 96 97 98

문화예술예산

정부예산대비

2,993

0.52

3,508

0.56

4,423

0.62

4,848

0.65

□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박물관·공연장 건립, 시설확충 등 하드웨어(hard -

w are) 위주로 배분되는 경향.

<財政運營 方向>

□ 하드웨어 부문에는 기존시설 및 대체가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소프트웨어(softw are)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및 우선순위 상향조정.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 확대, 지역단위 전통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 관광문화예술상품 개발 등.

□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운영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재원

을 지방정부도 마련하도록 하는 매칭펀드(m atching fund) 방식 도입.

이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자 부담원리를 부분적

으로 도입하며, 지방정부의 비용효과적 문화·예산운용을 유도 .


